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개요) 

 

1. 귀가 곤란자 대책의 배경 

<피해 예측> 

・2006 년 5 월 도쿄도가  작성한 ‘수도 직립형 지진에 의한 도쿄의 피해 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도쿄만 북부 지진(Ｍ 7.3 규모)이 발생한 경우, 도내에서는 약 

448 만명의 귀가 곤란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동일본 대지진 재해시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실태 조사> 

(협의회 실시) 

・도내에서는 약 352 만명 귀가 곤란자가  발생한 것을 추정, 당일 16-17 시경 

회사나 학교를 벗어날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회사(학교) 관리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약 35%)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시 귀가 행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약 50%가 즉시 

걸어서 귀가한다고  응답 

⇒도민이나 사업자에게 ‘함부로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킨 후, 

일제 귀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3 일간 이상 비축하는 기업은 음료수 약 42%, 식료품 약 38% 

⇒기업에 있어서의 귀가 곤란자 대책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2. 수도 직하형 지진 귀가 곤란자 등 대책 협의회 

・방대한 수의 귀가 곤란자 등에 대한 대응은 행정에 의한 ‘공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조 및 협조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불가피함. 

          ▼ 

・2011년 9월 도쿄도  및 내각부(방재 담당)는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해 국가 관련 

부처, 수도권 지방 공공단체, 관련 민간 기업, 단체 등을 구성기관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 각각의 대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과제에  대한 횡단적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3.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1) 일제 귀가 억제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재해시  일시 귀가 억제에 대해 도민 및 사업자, 행정이 착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한  ‘일시 귀가 억제에 대한 기본 방침’을 책정. 

(주요 내용) 

・기업 등 직원의 시설 내 대기 



・시설 내 대기에 필요한  3 일치 비축 

・대규모 집객 시설 및 역 등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 

・학교 등에 있어서의  아동, 학생 등의 안전 확보 

・안부 확인 및 재해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관민일체가  되어 

정비 

(2) 일시 체류시설 확보 

도쿄도는 도청사를  비롯한 도립 시설 및 도쿄도 관련 시설을 일시 체류시설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 지자체, 민간 사업자 

에 대해서도 시설 확보의 협력을 요청하여 시설의 양적 확대를 도모한다 . 

(3) 신속한 안부 확인과 정확한 정보제공 체제 

철도 운행 현황 및 안부에 관한 정부제동 체제를 충실히함과  동시에 가족 등과의 

안부 확인 수단을 확인하고,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관민일체로  정보통신 기반 

정비 및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체제를 확보해 간다. 

(4) 귀가 지원 

도쿄도는 사업자 및 관련기관 등과 연합, 협동하여 대체 운송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체를  정비함과 동시에, 도보 귀가자가 

귀가할 때 물, 화장실 ,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재해시 귀가 지원 스테이션 확충 

등을 실시한다. 

 

4. 도쿄도의 귀가 곤란자 대책에 관련된 조례 제정 

도쿄도는 수도 직하형 지진에 대한 긴박감과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행정, 사업자, 도민 등 각각의 역할에 맞는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착수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화를 예측한 주요 항목> 

・기업 등 직원의 시설 내 대기 협조를 의무화 

・기업 등 직원을 위한 3 일치 비축(음료수, 식료품 등) 협조를 의무화 

・대규모 집객 시설, 역 등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 협조를 의무화 

・학교 등에 있어서의  아동, 학생 등의 안전 확보 협조를 의무화 

・관민에 의한 안부 확인과 피해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체제 정비 등 

・일시 체류시설 확보를  위한 도, 국가,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연합 및 협력 

・귀가 지원(재해시  귀가 지원 스테이션 확보를 위한 연합 및 협력 등)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후 

협의회 등에서의 검토를 토대로 행정 지원책과  함께 실시 계획으로서  정리하여, 

도민과 사업자에게  권장해 간다. 


